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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공급에서 민간위탁 제도가 점유하는 역할과 위상을

설명하려는 것이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1980~90년대 유입된 신자유주의적 민영화 사조

에 따른 행정 제도의 변화를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에서의 민간위탁 지배 현상을 설명하

는 원인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 연구는 그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데, 그것이 우리나

라 사회서비스 제도의 발전 동인을 왜곡시키는 설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와 민간위탁의 제도적 관계는 독특한 형성 배경과 성장 경로를 따라왔으므

로, 그 고유성에 대한 파악이 보다 중요한 설명력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공급의 민간위탁 기제가 차

지해왔던 제도적 경로를 분석, 묘사해보았다. 사회서비스와 민간위탁의 개념을 포괄적

으로 재규정하였으며, 역사적 자료의 배열을 통해 이들의 관계를 제도적 기제의 성격

변화로서 설명해보았다. 연구의 함의는 제도주의 경로-의존적 변화 관점에서 현재와 향

후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민간위탁 기제의 변용을 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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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문제

근래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새로운 논의와 관심이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민간위탁이 공공과 민간 부문 간 사회서비스 역할과 책임 분

담에 관한 제도적 근간으로 작용해왔었다. 그러다 2000년대 이후 사회서비스 공급 환경

에서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보편적 돌봄 사회서비스 공급에서 ‘바우처’와 같은 

시장 기제의 도입, 신공공서비스 접근에 따른 공공 부문의 직접 서비스 개입 확대,1) 

보다 최근에는 분권자치형 국가 구조로의 개편2)에 따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 

필요성 등이 그러한 경우다. 이러한 변화들은 모두 기존의 사회서비스 민간위탁 제도가 

점유해왔던 위상과 전형에 대한 새로운 의문을 제기한다. 

여태껏 민간위탁은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을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였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서비스 공급은 형성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으로 서비스의 생

산을 민간 부문에 위탁하는 제도적 경로를 따라왔다. 1950년대 막대한 빈곤과 구호 

욕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설치되어 1980년대까지도 지속되었던 수용시설 서비스, 

1990년대를 전후해서 새롭게 확대되었던 이용시설 서비스, 2000년대 이후 저출산·고령

화의 보편적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서비스들에 이르기까지, 이들 대부분은 

공공 부문의 역할 수행 책임이 민간 부문에게 어떤 형태로든 위임되는 ‘민간위탁’의 양상

을 띠어왔다. 이는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공급의 고유한 특성을 대표하는 것이다(김영종, 

2017).

이제까지 사회(복지)서비스를 주도해왔던 사회복지 분야에서 민간위탁이란 마치 ‘선

험적 정당성’을 가진 개념과도 같았다. 이는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서비스 민간위탁의 역

사가 그만큼 뿌리 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로 인해 사회복지의 실천 현장은 물론이고 

정책이나 행정, 심지어는 학계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서비스의 민간위탁 제도 자체에 

대한 정당성이 의문시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대부분의 논란은 민간위탁의 제도적 틀 

내에서 이루어져왔고, 위-수탁 기제의 부속 요소들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치중되는 경향

을 보여왔다(유정원, 맹두열, 백민희, 2013; 공창숙, 2011; 남기철, 2011).3) 그로 인해 

1)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의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계획수립, 사례관리, 방문서비스 등에서 공공의 
직접 역할 실행이 요구된다. 근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대규모 충원도 이와 관련되어있다. 
현재 논의 중인 사회서비스공단(안) 역시 이런 추세의 일종이다.

2) 문재인정부는 분권자치형에 기반한 국가 개조를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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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같은 사회서비스 공급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제도 자체의 변혁기에 처해서는 기존 

사회복지계의 논의들이 한계를 뚜렷하게 가진다. 

행정학 분야에서는 사회서비스를 비롯한 제반 행정서비스들에 대한 민간위탁의 제도

적 효용성을 평가하는 연구들이 다수 있어왔다. 대개 민간위탁에 대한 관심을 행정 제도

적 환경 변수에 따른 위-수탁 행위자들의 행태 분석에 두는 것들이다(신가희, 최근호, 

문명재, 2016; 현승현, 윤성식, 2011; 김광용, 정종필, 2011; 박노욱, 2009; 김순양, 

2004). 이들 연구는 공통적으로 ‘민간위탁’이란 1981년 ｢정부조직법｣ 개정 시 도입된 

규정 ‘행정기관은 …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한다. 우리나라 민간위탁 제도의 법제적 시원을 

이에 둔다는 것이다.4) 그 결과 사회서비스 분야의 민간위탁 역시 1980년대 이후 제도화

되는 현상으로 간주한다. 이들 대부분의 연구가 1990년대 전후 확대된 지자체 설치 

사회서비스 시설들(사회복지관 등의 이용시설)만 다루는 것도 그 때문이다.5)

이와 같은 연구 접근들은 자칫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민간위탁 현상을 왜곡시켜 

설명할 가능성이 크다. 1980~90년대 서구사회의 민영화 사조의 유입에 따른 민간위탁 

제도에 대한 설명이 적어도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만큼은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크다. 

그 때부터 활발하게 되기 시작했던 일반 행정서비스 분야의 민간위탁과는 달리, 사회서

비스 분야의 민간위탁 제도는 1980년대 훨씬 이전부터 광범위한 제도적 기제로서 형성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 행정법의 민간위탁에 대한 제도적 규칙

이 변화되었고, 1980년대 이후 지자체가 설치한 대부분의 사회서비스(시설)들이 민간위

탁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것만으로 행정규칙의 변화가 사회서비스 민간위

탁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은 사후가설설정(ex post-facto hypothesis)의 오류

에 해당한다. 이를 부인하려면 적어도 다음 사실이 전제되어야 한다. 1980년대 이전에

3) 대개 위수탁 기제를 둘러싼 기술적 요소들에 대한 관심에 치중되어있었다.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검증의 방법, 위탁기간의 적절성 등이 중심이었다.

4) [시행 1981.4.8.] [법률 제3422호, 1981.4.8., 일부개정]. 이 때 정부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행정법 
계통의 제도적 규정이 최초로 등장한다. 이전까지 ｢정부조직법｣은 행정기관 간 위임에 대한 규정만
을 두고 있었다.

5) 이에 의거하면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민간위탁은 1980년대 이후부터 활발하게 된 
것이 된다. 그 대표적인 경우를 1980년대 후반부터 급격하게 이루어진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여타 
노인·장애인 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여성가족 관련 서비스 시설들에 이르기까지 지자체가 설치한 이
들 시설의 대부분이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게 되었던 것에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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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우리나라에 사회서비스 공급이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제도적 

기제에 의해 작동되고 있었어야 한다. 기존의 행정학 연구들에서는 대체로 이를 무시하

거나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6)

만약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민간위탁이 이전에도 광범위하게 이루어

지고 있었음이 확인된다면, 보편적 행정 규칙의 영향 가설은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민간

위탁 제도를 설명하는 데 뚜렷한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7)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혹은 

사회서비스 현상은 다른 사회들과 평면적으로 비교하기 힘들만큼의 고유한 특성이 있으

며, 이에 대한 설명력의 크기가 중요하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김영종, 

2017; 김명희, 2007; 정무권, 2007). 우리나라에서 사회서비스 공급은 일찍부터 공공과 

민간 부문 간 밀접한 관계 맺음을 통해 발전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1950~60년대 

이래 공공 부문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책임 회피, 방기 혹은 전가 등의 여러 의도에

서 민간 부문의 공급 주도를 당연시하거나 장려했던 것이 사실이다(김영종, 2012; 남찬

섭, 2011; 이혜경, 2002). 이러한 의도와 실행의 결과로만 본다면 1980년대 이후에도 

이것이 크게 달라졌다는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공공 부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강조

의 정도가 높아지고 그 방법이 달라지기는 하지만,8) 서비스의 운영은 이전과 마찬가지

로 민간 부문에게 맡겨졌다는 점에서 민간 생산자 위주라는 제도적 경로를 일관적으로 

따라왔다. 

이러한 사실들은 적어도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에서만큼은 민간위탁 제도의 발전 경로

가 1980년대 민영화 사조의 유입 영향으로 설명되기 어려움을 나타낸다. 그보다는 역사

적 제도주의 관점에 따른 설명력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다. 즉, 사회서비스 민간

위탁 제도의 역사적 형성과 누적 경로에 따른 의존적 변화 요인들로서 설명될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경로의 형성과 진행에 관심을 두는 것은 

6) 설령 1980년대 이전에 일련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있었고 민간이 주요 역할을 했더라도, 이를 ‘민간
위탁’의 기제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공공이 시설을 설치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민간에게 
위탁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는 우리나라 1980년대 이전의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공의 
사무가 아닌 민간의 자발적 활동이었다는 것과도 같다. 

7) 사회서비스 이외의 다른 분야들(예를 들어, 청소나 기타 단순 용역과 같은)에서는 ‘작은 정부’의 의도
에 의한 규제 변화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것’들을 민간위탁하게 만드는 출발
점이 되었을 수는 있다.

8) 이전에는 사회서비스 시설 설치까지도 민간 부문에 의존했다면, 1980년대 이후부터는 일부 시설(이
용)에서는 공공 부문의 설치가 적극 실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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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란 선행 제도의 경로에 의존되는 변화라고 보기 때문이다(Pierson, 2000). 이러한 

설명 요인의 변화는 단순히 이론적 논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 사회서비

스 공급 체계와 방식 변화를 위해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를 달리하는 것이다. 주 설명 

요인의 교체는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에 대한 발전 정향이나 정책 실행의 결과 예측을 

위한 함수의 재구성을 초래한다. 

이런 연유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에서 민간위탁 기제가 점유하는 

위상과 역할을 제도적 경로 형성과 그 의존적 영향 과정을 중심으로 파악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연구를 통해 다음에 답해 보려는 것이다. 첫째,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공급에서 

민간위탁 제도가 지배적 위상을 차지해왔던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민간 우위의 지배적 

위상은 변함이 없었더라도, 민간위탁 기제의 속성들은 환경적 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리 

나타나게 되었는가. 셋째, 그렇다면 현재와 향후 예상되는 사회서비스 공급 환경의 변화

에서 민간위탁 기제는 어떤 위상과 역할로서 변용될 것인가. 연구의 방법은 일차적으로 

개념들의 재규정과 개념적 틀을 구성하는 것에 둔다. 기존의 연구 접근들이 내포하는 

한계가 대부분 민간위탁과 사회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개념과 범주에 대한 규명의 혼란

에서 초래되는 바가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들 개념 정립에 의거해 관계에 대한 개념

적 틀을 작성하고, 분석 자료를 수집 배열해서 설명한다.

Ⅱ. 연구의 개념적 틀 및 자료 배열

사회서비스 분야의 민간위탁에 대한 기존 논의들의 한계는 핵심 개념의 규명을 소홀

히 했던 것에 있다. ‘사회서비스’와 ‘민간위탁’은 개념적 규정의 폭이 넓고 용법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역사적 시기에 따른 변천을 설명하는 

연구에서는, 이러한 적용 개념들의 모호성을 배제하지 않으면 논의 과정 자체가 혼란스

럽게 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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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위탁

민간위탁의 일반적인 개념은 공공의 역할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수행토록 한다는 것이

다. 일반 행정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민간위탁이 본격 활성화된 시기를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공공 부문 구조조정 수단의 하나로서 널리 권장되었던 때로부터 보는 경향이 

있다(현승현, 윤성식, 2011). 서구사회에서는 1980년대를 전후해서 신자유주의 기조가 

본격화되고, 이에 따라 ‘작은정부론’ 하에서 공공 부문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민간의 효율

성 활용이라는 취지로 민간위탁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행정법제에서 민간위

탁이 명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1981년 정부조직법 개정에서였다.9) 여기서 규정하는 민

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까지도 이와 같은 ‘민간위탁’의 법제적 개념 규정은 ｢지방자치법｣ 등에서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행정법제적 개념 규정에 천착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위탁에 대한 

법제적 개념은 1981년에 처음 등장했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이 개념이 본격 활용되

기 시작했다는 것처럼 된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행정법제의 개념 규정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이를 사회서비스의 민간위탁 현상에 대한 개념 일반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우리

나라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이미 1950년대 이래 민간위탁에 해당하는 현상이 광범위

하게 진행되어 왔었던 바가 있다. 또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복지법제의 제반 

제도적 경로들도 이미 1960-7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구축, 강화되어왔었던 바가 있다. 

다만 그것이 ‘민간위탁’이라는 1980년대 이후의 행정법제 명칭 하에서 개념으로 규정되

지 않았을 따름이다.

9) ｢정부조직법｣ [시행 1981.4.8.] [법률 제3422호, 1981.4.8., 일부개정]. 기존의 행정기관이나 지자체 
간 업무 위임이나 위탁만을 규정해왔던 제5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에다 3항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를 추가
한 것이다. 이에 근거해서 시행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민간위탁’은 
법률적 용어로서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다.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는 행정기관의 사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①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③특수한 전
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④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중 하나일 경우로 
하고 있다(규정 제2,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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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대 한국전쟁 이래 발생했던 대량의 구호 욕구에 대해 

무능한 정부가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의존하는 과정에서 독특한 역사적 경로가 형성되었

고, 이후 발전주의 지배이념의 정부가 등장하면서 이 같은 사회서비스 민간 의존의 제도

적 경로는 더욱 강화되어왔던 바가 있다(김영종, 2017; 정무권, 2007). 다른 어떤 분야

보다도 정부의 역할에서만큼은 사회복지 분야가 일찍이 ‘작은정부’의 민영화 행태를 지

배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행정법제에서 규정하는 민간위탁(contract out)의 문자적 해석, ‘계약해서 

내보내버린다’를 물리적 계약의 존재 요건으로 지나치게 해석해서 ‘계약서’가 존재하는 

지의 여부를 가지고 보자면,10)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에서는 1980년대 이전까지 민간위

탁이 없었다는 것이 되고 만다. 일반적 개념에서 민간위탁의 용어에 포함된 ‘계약

(contract)’이란 명시적, 묵시적, 관행적으로 실제 이루어지는 거래적 관계의 행위들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위탁-수탁의 행위자들 간 관계에서 계약 문서 작성의 특정 규정

이 위탁 개념의 본질적 요소는 아닌 것이다.

여기서는 민간위탁의 개념을 공공 부문의 역할과 책임이 민간 부문을 통해 수행되도

록 하는 행위로서, 법이나 관습을 포함한 제반 제도적 여건 하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을 

포괄하는 의미로 규정한다. 민간위탁의 본질적 개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사회서

비스 분야는 일찌감치 민간위탁의 실질적인 행위가 이루어져왔었고, 그것이 사회복지법

제에서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으며, 후에 행정법제의 개념에 끼워 맞추어지게 되는 경로

를 따라왔던 것으로 보인다. 

10) ｢정부조직법｣의 시행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계약의 체결의 요건이 있는데, 
‘①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가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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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민간위탁 개념과 관련된 법제의 등장 시기
 

사회
복지
법제　

사회복지사업법
 1970 제정
 - 법인 시설

설치 허가

 1983 개정
 - 법인에 보조 명시
   (민간시설 인건비 지급)

 1997 개정 
 - 민간시설 설치 신고제 
 - 민간위탁 운영 규정1)

생활보호법/
기초생활보장법　

 1961 제정 
  - 생계보호를 보호시설에 위탁    (현재, ‘보장시설’에 위탁 급여실시)

사회
복지
서비
스법　

아동복지법  1961 제정 - 입소조치/비용보조2)      (현재, 시설의 민간위탁 추가)

노인복지법
　

　

 1991 제정
 - 시설 설치/민간위탁/조치위탁/비용보조3)

행정
법제

정부조직법  1981 개정 - ‘민간위탁’ 도입

지방자치법  1988 개정 - 지방 사무의 민간위탁　

지자체 조례　 예) 2006 부산시 민간위탁기본조례 제정

1) 법 제34조(시설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2) 법 제17조(아동복리시설의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시, 
군이 아동복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재단법인은 서울특별
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얻어 아동복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1조(비용보조)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는 아동복리시설이 설치 및 운영에 요하는 비용 또는 수탁보호중인 아동양육에 요하는 비용
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현재는 법 제59조(비용보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
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3) 현재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법들에서는 국가나 지자체, 민간 법인이나 개인이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한 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처럼 나타난다.

<표 1>은 민간위탁에 대한 일반적 개념이 사회복지법제와 행정법제의 관련 규정들에

서 어떻게 등장했는지를 시기별로 제시해본 것이다. 사회서비스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

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1961년 ｢생활보호법｣과 ｢아동복리법｣ 제정에서였다. 물론 이들 

법 제정 이전에도 일제시기에 제정되었던 ‘조선구호령’과 ‘조선감화령’이 그간의 법제적 

공백을 대신하는 기능을 유지해왔었다.11) 이때부터도 이미 구호소와 감화소는 대부분 

민간 개인이나 법인에 의해 운영되어왔었고, 공공 부문은 이를 감독하거나 규제, 혹은 

11) ｢생활보호법｣과 ｢아동복리법｣ 제정시 부칙에 ‘본법 시행으로 조선감화령’ ‘조선구호령은 이를 폐지
한다’라는 조문이 있고, 또한 ‘본법 시행 당시 조선감화령에 의하여 설치된 감화원과 조선구호령에 
의하여 설치된 구호시설은 각각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아동복리시설로 간주한다’는 등으로 되어 
있어, 당시 즉 법 제정과 시행 이전까지 일제 법령의 규정이 잔존해왔음을 유추할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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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생활보호와 아동복지 분야에서 출발하는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제는 서비스의 실행과 

책임에서 국가와 민간의 분리된 책임을 전제로 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정부(공공)가 

민간에게 ‘위탁’ 조치할 수 있고, 민간 수탁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 때 민간은 

뒤에 1970년 제정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법인’으로 본다. 이때는 사회복지법

인을 ‘민간’이라는 용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개념조차 성립하지 않던 때였다. 다만, 

현재에도 사회복지법인이 공공으로부터의 서비스 위탁 조치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사

회복지법인을 민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민간위탁의 시작이라고 해도 무방

하다.12)

이 때 민간위탁은 비록 재산 실체로서의 시설을 위-수탁하는 계약은 없었지만,13) 그

것으로 민간위탁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공 부문이 민간 시설에 서비스 

대상자를 의뢰하면서 ‘입소조치 의뢰서’를 발행하고, 이에 준해서 시설에 보조금을 지급

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계약(contract)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1961년 제정 ｢아동복리

법｣에서 이미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민간)법인의 설치, 이들 시설에 보호조치 대상자에 

대한 ‘위탁’, 또한 이들 시설에 대해 ‘설치 및 운영에 요하는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양육에 요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했었다. 이러한 근거에서는 

심지어 현재 ｢정부조직법｣이나 ｢지방자치법｣ 규정의 해석으로도 이를 민간위탁의 개념

으로 볼 수 없다하기는 어렵다.

2.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에 대한 개념 정의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방대한 연구 분야가 될 수 있었던 

만큼이나 수많은 이슈들을 내포하고 있다(김용득, 김은정, 유태균, 2017; 김은정, 2014; 

윤영진, 양기용, 이인재, 이재원, 2011; 이봉주, 김용득, 김문근, 2008; 정경희 등, 

2006). 특히 사회서비스의 범주를 둘러싼 개념적 혼선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근래 전반적인 사회서비스 영역의 확장의 추세에서 다양한 서비스 유형과 공급 방식의 

12) ‘사회복지법인’을 민간 부문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다. 여기서는 연구의 
초점 상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고, 현재 공공과 민간의 구분에서 통용되고 있는 기준을 
따른다.

13) 민간 자체가 설치한 시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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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으로 인한 언어적 용법의 사회적 합의 부재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Huber, 2016). 

사회서비스 현상 자체가 혼란스럽다기보다는, 언어적 기호로서의 ‘사회서비스’가 표방하

는 개념에 대한 역사성과 그에 수반된 담론을 적절한 수준으로 규명하지 못한 채 진행되

어왔던 탓이 크다는 것이다(김영종, 2017). 그로 인해 사회서비스에 관한 어떤 연구들에

서도 보다 명확한 개념 규정을 전제로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사회서비스의 개념을 규범적 차원에 따른 논란은 피하고, 구성개념

(construct)의 차원에서 특정한 사회에서의 제도적 실천 과정에서 합의되었던 바를 중심

으로 정의해 본다. 기본적으로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란 ‘사회적’으로 조성되어 이루

어지는 ‘서비스’를 뜻한다면, 여기에서 사회적(social)이 무엇을 뜻하는지, 서비스

(service)란 어떤 특성을 의미하는 지를 둘러싸고 각기 다양한 사회들마다에서 사회서비

스에 대한 개념 정의와 해석이 존재해왔다.14) 이는 사회들마다 상이한 역사적 실천 맥

락을 가지고, 각기 다른 사회적 관계에 의해 형성되고 진행되어온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들을 후에 사회서비스라고 비슷하게 이름 붙였기 때문에 나타났던 현상이다(김영종, 

2017).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서비스’의 개념은 정책적 용어로서 2007년 이후 확대된 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만을 지칭하는 데 쓰이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후 이 개념이 사회복지

서비스와의 연관성과 관련한 논의를 통해 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성장했다(김은정, 

2014; 남찬섭, 2011). 현재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의 사회서비스가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이 때 사회복지서비스는 선별적(빈곤 대상 중심) 서비스 급

여를 주로 지칭하는 데 쓰인다(김영종, 2017). 

이제까지 사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적 진행 경과를 감안하고, 현재 ｢사회

보장기본법｣의 제도적 범주에서 보자면,15) 사회서비스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14) 특히 “사회적”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태껏 다양한 견해가 분분하다. 다만, 사회서비스가 개인적 선호
나 욕구를 반영하는 ‘사적(private)’ 서비스가 아닌 ‘사회적(social)’ 필요를 반영하는 ‘사회적 방식으
로 공급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는 합의된다(김은정, 2013; 김영종, 김은정, 2013).

15) [시행 2016.1.25.] [법률 제13426호, 2015.7.24.]. 이 법에서는 2012년 개정 이후로 “사회보장”을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로 규정한다. 이전에는 사회보장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규정되어 있었
으며, 이 때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이전까지의 ｢사회복지사업법｣ 맥락의 전통적 합의에서 ｢사회
복지사업법｣의 저촉을 받는 제도적 서비스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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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서비스를 포괄하는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라는 공공 부문의 입장에서는 사회보장에 대해 가지는 역할과 책임의 한 분야 혹은 방식

에 해당한다. 사회서비스는 사회보장의 범주에서 보자면, 자기 기여 방식에 의한 사회보

험이나 조세 방식에 의한 공공부조와는 구분되는 방식적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현금이 아닌 현물로서의 대인적 서비스 공급과 민관협력 기제에 의한 

사회적 공급의 오랜 관행이 결합된 방식으로 규정할 수 있다.16) 즉 사회서비스란 사회

적 방식으로 생산되고 소비되는 대인적 서비스를 뜻하는 개념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현상들이 역사적으로 발생해 왔었고, 

후에 이들이 ‘사회서비스’라는 어휘적 용법에 담겨지는 과정을 거쳤으므로, 사회서비스 

개념의 이해는 사회서비스 공급 제도의 역사적 형성과 진행을 통해서 보다 명확해질 

수 있다. 역사적 경과에서 보자면,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는 특정한 서비스 내용과 유형, 

공급 방식의 특성 조합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시기별로 등장했었다(김영종, 2012). 이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의 제도적 경로 분석을 이러한 시기별 세대 구분에 입각한 개념

적 틀을 통해 수행한다.

3.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에서의 민간위탁 기제에 관한 개념적 틀

우리나라에서 사회서비스는 일찌감치 제도화된 시스템의 맥락을 띠고 발전해왔다. 

시스템의 맥락이란 부문(sector)들 간의 분화와 관계를 의미한다. 제도화된 시스템이란 

그러한 부문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나 그들 간의 관계가 일시적이 아니라, 법이나 관행 

등과 같은 안정적인 사회적 가치와 규범들로서 정착되어왔다는 것을 뜻한다.

사회서비스의 제도적 시스템은 부문들이 차지하는 역할의 성격에 따라 크게는 (1)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로 규정한다.

16) 이 때 서비스란 현금과 구분하는데, 대인적 휴먼서비스를 주된 요소로 본다. 휴먼서비스란 현금급여
를 제외한 인간을 대상으로 직접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사회적이란 개인적 혹은 시장적 교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정부나 비정부 방식에 의한 것이라는 공적이라는 뜻이다. 국가들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회적이 곧 정부 방식을 대부분 뜻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정부 방식(지역사회나 
비영리, 종교, 자선 등)으로 서비스가 조성되고 공급되는 방식을 뜻하기도 한다. 사회적 방식이라고 
할 때는 부분적으로 시장 기제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바우처 사회서비스의 경우에), 그러한 서비스
가 조성되어 공급되게 하는 맥락은 비시장적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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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2) 공급자로 나눌 수 있다. 이를 조금 더 분화하면, 소비자 부문은 소비자(R)과 

소비자(B), 소비자(RB)로 나눌 수 있다. 소비자(R)은 서비스를 직접 받는 사람(집단)이

고, 소비자(B)는 소비자(R)이 서비스를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 소비자

(RB)는 양성이 한 개인에게 합쳐져 있는 경우다. 사유재(private goods)를 생산하고 소

비하는 시스템에서는 소비자 부문이 이론적으로 통합되어 있다.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곧 혜택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비스를 생산하는 관계의 시스템은 [그림 

1]에서처럼 단순한 시장 방식의 부문 간 관계가 가능해진다.

그림 1. 시장 기제의 공급­소비 관계   

사회서비스는 사회적 방식으로 생산되고 소비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 때 사회적 

방식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비스는 어떤 것인지를 규정하는지에 따라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제도적 양상이 나누어진다. 비록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는 사회서비스에서 

사회적 방식이 대부분 제도적 생산 방식을 의미하게 되었다는 것, 서비스는 대인적 서비

스 혹은 휴먼서비스를 중심으로 한다는 점을 가진다.

사회서비스가 제도적 방식으로 소비되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제시될 수 있지

만, 무엇보다 소비자의 분리 이유가 가장 크게 작용한다(김영종, 2012). 소비자(R)과 

분리된 소비자(B)가 존재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외부효과를 가진 재화의 성격으

로서 공공재(public goods)의 개념이 등장한다. 사회서비스를 공공재의 생산과 소비의 

시스템으로 본다면, 소비자 부문의 분화와 함께 공급자 부문의 분화도 가능해진다. 특히 

소비자 부문의 분화가 사회적 방식으로 생산되어야 할 필요성, 즉 소비자(B)가 소비자(R)

이 받아야 할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적 이해관계의 분리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사회서비스의 대인적 돌봄 서비스의 성격만을 두고 보다면, 서비스 생산자 부문은 

주로 (1) 가족, (2) 국가, (3) 영리(시장), (4) 비영리로 크게 나누는 것이 보통이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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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각기 생산을 조직하고 소비하는 관계 양식이나 이를 지배하는 가치나 규범의 

성격들이 다르다. 가족은 가족구성원의 비공식적 규범을 따르고, 국가는 주로 공식적 

법제도의 규정(이 안에서도 유형별 차이는 있지만), 영리 부문은 이윤 추구와 시장 기제, 

비영리 부문은 가치-기반의 자원주의와 호혜적 연대(reciprocal solidarity) 등을 작동 

기제의 근간으로 삼는다. 비영리나 영리 부문의 서비스들은 대개 전문직화 되는 경로를 

거쳐 왔다. 어느 사회에서나 이러한 네 부문은 부분적으로 중첩되어 있었지만, 근래 

유럽 국가들을 비롯한 나라들에서는 사회서비스 시스템이 공급자 부문(국가, 영리, 비영

리)들의 혼합을 점차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Bahle, 2002). 이를 흔히 복지혼

합(welfare mix) 혹은 복지다원주의라고 한다(최재성, 2005).

만약 소비자(B)를 사회복지서비스가 공급되어서 혜택을 보는 납세자(예를 들어, 장차 

노인돌봄 사회서비스대상자) 부문이라 하면, 그가 세금을 정부 공급자 부문에 넘겨주고, 

정부 부문이 조성과 생산을 동시에 맡아서 소비자(R)에 전달할 수 있다. 이전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모형에서는 공급자 부문의 분화가 적게 일어난다. 그러나 서구 사회들에서

는 1980년대 이래 복지국가의 후퇴 경향과 함께 복지다원주의, 즉 생산자 부문의 분화

가 일어나고, 그 경향은 주로 민영화(privatization)로 진행되어 왔다. 공공 부문의 공급

자 역할이 민간 비영리나 영리 부문으로 이전되어간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공 부문은 

조성자 혹은 규제자, 재정지원자 등의 역할에 머물거나 혹은 강화하고, 민간 비영리 

부문은 공공 부문에서 조성된 서비스를 생산해서 소비자(R) 부문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2]에서처럼 최종적으로 시스템은 소비자(R)의 서비스 수급에 의해 혜택을 보는 

소비자(B)의 자원 이전이 계속되면서 시스템이 지속가능한 사이클을 가진다. 소비자

(RB)는 한 개인에게 두 가지 성향이 동시에 작동하는 것으로, 서비스를 받아서 스스로 

혜택 보는 부분만큼은 공급자에게 기여(세금 등)한다. 소비자 부문의 분화와 함께 공급

자 부문도 다원화되고 분화하게 되면, 특히 공급자가 조성자와 생산자로 분리되는 경우

가 발생하면, 각 부문들 간의 작동 관계를 적절히 규정할 수단적 기제가 요청된다. 어떤 

경우에도 시스템적 작동은 부문들 간 관계의 규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17) 참고: 김영종(2012), 강혜규 등(2007), 이봉주, 김용득, 김문근(2007), 최재성(2005), Bahle(2002), 
Savas(1987). 여기에 비록 제도적 실체를 규명하기 어려운 점은 있지만, 지역사회공동체
(community)를 별도의 부문으로 추가하기도 한다(김은정,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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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사회서비스의 제도적 분화 생산­소비 시스템

공급자 부문의 역할 관계를 규정하는 제도적 기제로는 크게 (1) 위탁계약(contracting 

out)과 (2) 바우처(voucher) 방식으로 대별된다. 위탁계약은 주로 공공 부문의 조성자

(규제자)가 민간 부문의 서비스 생산자와의 관계를 위탁-수탁의 계약 관계의 틀에서 작

동하게 만드는 제도적 기제다.18) 사회서비스에서의 민간위탁은 다시 ‘서비스조치 위탁’ 

‘시설 위탁’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사회서비

스 제도의 발전 과정에서 이 두 가지의 기제가 상이한 양상으로 생성되고 작동해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법｣19)에서는 복지실시기관(예, 지자체)이 법적 자격

을 갖춘 장애인에 대해 민간이 설치한 거주시설에 입소하게 하는 조치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보조금 등의 형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조치 위탁 계약이라 한다. 이는 공공

과 민간 부문이 조성자 역할과 생산자 역할을 서비스 사안별 구매계약의 관계로써 형성

하는 것이다.

시설 위탁은 지자체 등의 공공 부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사무를 통째로 민간 

부문에 계약을 통해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이다. 이것은 서비스 사례별로 위탁 계약을 

맺는 방식과는 다르고, 교환 관계의 각 부문의 역할이나 규제 장치도 다를 수밖에 없다. 

18) 정부 사무의 지방분권으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서비스 조성과 생산 관계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조직법｣에서는 이를 법제적 용어에서 “위임”이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위탁은 ｢정부조직법｣에서는 “민간위탁”이라고 구분해서 규정한다.

19) [시행 2017.9.19.] [법률 제14892호, 2017.9.1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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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시설은 물리적 공간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러한 공간을 통해 의도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 ｢사회복지사업법｣20)에서 ‘시설’이라고 하면 대개 두 

가지의 내용을 동시에 담는 용법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지자체가 설치한 사회복지관

이라는 이용 시설을 위-수탁하는 계약을 한다는 것은, 지자체가 사회복지관이라는 물리

적 공간을 통해 수행하려는 서비스 사무의 내용까지를 묶어서 계약(contract)을 통해 

내보내는(out)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복

지관 등의 이용시설의 위수탁 계약이라는 기제는 일종의 포괄적이고도 느슨한 서비스구

매계약(POSC)의 양상을 띤다고도 볼 수 있다.

Ⅲ.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민간위탁 기제의 제도적 경로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는 오랫동안 공공과 민간의 긴밀한 역할 관계를 

통해 전개되어 왔다. 위탁 계약이란 그러한 관계를 이어주는 핵심적인 제도 기제였다. 

이는 주로 공공 부문이 위탁자가 되어 민간 부문의 수탁자 기관들과의 계약을 통해 사회

복지서비스가 대상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민간위탁의 형태를 띠었다(김순양, 2004).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공급의 가장 큰 특징은 서비스 생산자 역할과 책임이 민간 부문

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왔다는 점이다. <표 2>에서 나타나듯이,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전체 사회복지시설 중 공공이 직접 설치해서 운영하는 경우는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것도 특정 이용시설 서비스를 제외하면 거의 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

다. 그 가운데 지역자활센터나 사회복지관의 경우는 지자체가 설치해서 민간에 위탁을 

주는 것이 대부분이다.

20) [시행 2017.5.30.] [법률 제14224호, 2016.5.29.,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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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주체 구분(2016년 기준)   
 

총시설수

공공 운영 민간 운영

지자체설치 운영
지자체설치
민간 운영

민간설치 운영

계 60,738 2.0% 5.5% 92.5%

  아동 4,890 0.2% 1.0% 98.8%

  장애인 3,327 0.5% 16.4% 83.2%

  노인 8,752 0.8% 7.2% 92.1%

  노숙인 146 0.0% 24.0% 76.0%

  결핵및한센 6 0.0% 0.0% 100.0%

  지역자활센터 245 4.1% 95.9% 0.0%

  사회복지관 452 6.4% 62.8% 30.8%

  어린이집 42,517 2.5% 3.7% 93.8%

자료: 보건복지통계연보 2016 - 사회복지시설 운영주체별 통계

여기에서 민간설치 운영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들의 경우도 대부분은 포괄적인 민

간위탁의 개념적 범주 - 서비스 민간위탁에 해당한다.21)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사회복

지시설을 기준으로 하는 공공과 민간 운영의 역할은 2.0% : 98.0%라고 할 수 있고, 

민간 운영을 대부분 민간위탁의 기제에서 작동한다고 보면 시설 위탁과 서비스 위탁의 

비중은 5.5% : 94.5%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시설과 서비스 민간위탁 기제의 차이는 

주로 생활시설 서비스의 제도적 구축 경로를 따랐는지, 이용시설 서비스의 경로를 따랐

는지로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서비스 공급에서 왜 이와 같은 과도한 민간위탁 제도가 지배적인

지, 왜 특정한 서비스 유형과 관련해서는 민간위탁의 기제가 시설과 서비스 위탁으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는 비교적 방법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우리나라 행정법제와 

사회복지법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던 일본의 경우도 우리와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일본은 이미 2010년대에 이르러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이용자 본위의 ‘계약’ 관계를 중시

하는 2000년 ｢사회복지법｣ 전면개정을 통해 공공 운영 사회복지시설의 상당히 낮아진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표 3>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주체의 

21) 여기에 정부의 보조금이나 서비스 위탁, 혹은 바우처를 적용받지 않아 민간위탁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들도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극히 소수로 예상한다. 적어도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
시설’의 개념 규정 차원에서는 그러한 시설들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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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가까이를 공공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후 2016년까지 급속히 낮아지기는 하지만, 

이도 유료노인홈(양로원)과 같은 새로운 개호 분야에 민간 영리회사들의 진출로 인한 

상대적 비중의 약화가 그러한 변화를 대부분 설명한다. 이를 제외하면, 공공 부문의 

역할 위상은 크게 낮아졌다고 보기 어렵다.

표 3.�일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주체 현황(2010­2016년)
�

2010 2016

전체
공공
운영

민간
운영

전체
공공
운영

민간
운영

사회복
지법인

기타
법인1)

영리
회사

계  50,343 38.3% 61.8% 70,101 24.4% 75.6% 38.5% 13.3% 23.7%

아동
31,623 
(62.8%)

51.9% 48.3%
38,808 
(55.4%)

38.2% 61.8% 44.8% 10.4% 6.6%

  (보육소)
21,681 
(43.1%)

45.6% 54.4%
26,265 
(37.5%)

33.7% 66.3% 53.5% 7.7% 5.1%

장애인2) 7,104 
(14.1%)

3.9% 96.1%
6,087 
(8.7%)

3.5% 96.5% 64.4% 31.2% 0.9%

노인
4,858 
(9.6%)

21.1% 78.9%
5,291 
(7.5%)

17.0% 83.0% 76.3% 4.6% 2.1%

기타 
6,758 

(13.4%)
23.4% 76.5%

19,915 
(28.4%)

5.8% 94.2% 8.4% 15.9% 69.9%

  (유료노인홈)
4,144 
(8.2%)

0.0% 100%
12,570 
(17.9%)

0.0% 100% 5.3% 11.9% 82.7%

1) 의료법인, 공익법인, 일본적십자사, 기타법인, 기타
2) 장애인시설: 장애자지원시설, 신체장애자갱생원호시설, 지적장애자원호시설, 정신장애자사회복귀시

설, 신체장애자사회참가지원시설 등
자료: 후생노동성. (2010, 2017). 사회복지시설통계 재구성.

이를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가 행정법 체계의 변화를 통해 받아들인 민영화 사조의 

민간위탁 법제의 등장에 의한 영향으로 설명하기도 어렵다. 앞서 논의되었던 바와 같이, 

이는 민간위탁의 개념적 범주를 사후적 틀에 맞추어 보더라도 <표 2>에서 나타나듯이 

사회복지관이나 지역자활센터, 노인과 장애인 시설 영역에 포함된 노인복지관이나 장애

인복지관 등과 같은 일부 이용시설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처럼 기존 접근들의 한계를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민간위탁 기제의 형성과 그것의 지배적 위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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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유는 제도적 경로에 관한 역사적 설명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0-60년대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는 민간 

부문의 주도로 인프라가 형성되고 성장했다. 이 때 민간 부문은 정부 부문 보다는 외원

이라는 재정공급자를 기반으로 민간 시설로 성장했으며, 이것이 1970년 ｢사회복지사업

법｣ 제정 이후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독특한 재산의 실체(재단법인의 일종)로써 현재까

지도 우리나라 거주 및 이용 사회복지서비스 시설들의 중심적인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

다(김영종, 2014b). 사회복지법인 혹은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조직 양식은 사회복지사라

는 개인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전문직의 중심축을 이루는 것이다(김영종, 

2014a). 1980년대 이후 정부 부문이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과정에

서, 이러한 기투자된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 조직과 전문직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은 자연

스러운 것이었다. 기존 민간 부문의 입장에서도 공공 부문의 투자 확대를 싫어할 이유는 

없었다. 이것이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독특한 민간 부문 생산자의 역할 우위

에 대한 근거 설명이다(김영종, 2017).

이를 구체적으로 사회서비스 공급에서 제도적 역할자 부문의 작동 방식에 따른 유형

으로 구분해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는 3가지 세대의 각기 분화된 경로를 추구해

왔음이 나타난다. 결과적으로는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는 이와 

같은 세 가지 방식의 부문 간 관계 기제가 적층(積層)되어 작동되고 있다(김영종, 김은

정, 2013). 이는 [그림 3]처럼 제시된다.

여기에서 1세대는 생활시설(전형적으로는 이전의 ‘고아원’ 등 시설), 2세대는 이용시

설(종합사회복지관 등)로 기능하는 사회서비스들로서 이들을 보통 사회복지서비스라고 

불러왔다. 3세대 방식의 사회서비스는 보통 ‘바우처 사회서비스’라고 부르는데, 서비스

의 대상자나 내용의 차이보다는 서비스 공급 시스템의 부문 간 관계 기제의 차이를 기준

으로 한다. 1, 2세대 사회서비스가 공급자 간 계약(민간위탁)에 주로 기초했다면, 3세대

는 공급자(재정)와 소비자, 소비자와 공급자(생산) 간 계약에 기초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사업법｣22)에 열거된 규정상의 사회복지시설의 개념에

서는 1, 2세대 방식의 공공과 민간 부문 간의 시스템 내 관계의 설정은 ‘민간위탁’ 기제

가 지배적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기제의 구성은 1세대(서비스 조치 위탁), 2세대

(시설/프로그램 위탁)에 따라 사례별 서비스구매계약이나 위탁 계약, 보조금 등의 수단

22) [시행 2017.5.30.] [법률 제14224호, 2016.5.29.,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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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함되는데, 이들은 현재까지는 법제적 견고함을 유지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

복지서비스 관련 법제들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을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할 수 있다고 되

어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민간위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과 또한 보조금 지급의 

대상이 된다는 규정이 거의 예외 없이 패키지처럼 묶여져 있다.

그림 3.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세대별 유형과 제도적 경로, 적층

1. 1세대 사회서비스의 성립과 민간위탁

1950-60년대에 ‘고아원’과 같은 수용보호 목적의 서비스가 1세대 사회서비스의 전형

으로서 이는 ‘사회복지서비스’라고 지칭되었고, 뒤에 ｢사회복지사업법｣의 법제에서 사회

복지법인이란 민간 주체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김영종, 2014b). 민간이 사회

복지법인과 같은 재산 실체를 통해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공공 부문의 

규제와 함께 한편으로는 정부 보조금의 지원을 통해 운영해나가는 방식이다.

공공 부문으로서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할 수 있으면

서, 사회복지적 목적과 기능이 수행되게 할 수 있었던 방편이었다. 현재도 생활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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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들은 대개 이러한 민간이 설치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공공은 운영비를 보조하거나 서비스 위탁 조치 건에 대한 지원비를 제공하는 방식

으로 운영되고 있다. 후자를 조치 제도로 하는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법제들에서 ‘조

치’로서 명기되는 경우는 대개 이들 시설에의 입소를 뜻한다.

이와 같은 1세대 사회서비스를 작동시키는 민간위탁 기제는 원형 형성기 이후로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표 4>는 현재 우리나라에 설치된 아동복지시설들

을 그 설치년도에 대한 대표값을 분석해본 것이다. 최빈값 1952년, 중위수 1958년, 산

술평균 1967년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이와 같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

설에 서비스를 조치하는 민간위탁의 기제가 1950-60년대 형성된 이래 견고한 제도적 

경로를 유지해오고 있음이 드러난다.

<표 5>는 1세대 방식의 민간위탁 기제가 현재에도 어떤 양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다.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장애인거주 시설의 수입 내역으로서, 수입의 절

대적인 비중은 시설의 수용정원에 기준하는 정부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23)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민간위탁 기제는 대부분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제 장치와 보조

금(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외원금 비중이 절대적)과 결부되어 왔음을 여실하게 나타

낸다. 

표 4. 우리나라 아동복지시설의 설치년도 - 운영주체별 현황(2016년 기준)
 

운영주체 N1) 평균 중위수 최빈값

계 309 100% 1967 1958 1952

사회복지법인 259 83.8% 1963 1957

사단/재단/학교 법인 32 10.4% 1980 1981

개인/단체 15 4.9% 2006 2005

지자체(시립/구립/공단) 2 0.6% 1972 1972

국영 1 0.3% 1986 1986

1) 총수(N)에는 양육시설, 보호치료, 자립지원, 일시보호, 아동상담소, 전용시설, 종합시설 포함.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을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
활가정(이상은 생활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
원센터(이상은 이용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총수는 생활시설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현황 2016

23) 이 시설은 카톨릭교구가 운영하는 것으로, 후원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편에 속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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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사회복지법인 설치/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의 수입 현황의 한 예  

(단위: 천 원, 2016 결산 기준 (이월금 제외))
 

구분 금액 구성비

보조금 2,062,477 90.5%

후원금 175,459 7.7%

전입금 1,500 0.1%

기타 39,195 1.7%

계 2,278,630 

우리나라에서는 1세대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주로 거주시설의 이용에 대한 조치)의 

위탁계약에서는 여태껏 수용비 혹은 이용료의 산정에 대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시설 

간의 불일치가 주된 문제로 다루어져왔다. 민간 부문 서비스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이러

한 계약 기제의 발전이란 곧 조치비용의 현실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민간 설치 

거주시설들은 여전히 사회복지법인 형태의 재산 실체와 전입금 의무 등이 요구되었었는

데, 근래 이용자-본위 방식의 거주 시설 이용 개념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이러한 요구도 

변화되는 추세에 있다. 

2. 2세대 사회서비스의 등장과 민간위탁

2세대 방식의 사회서비스들은 1980년대 후반부터 대거 출현하는데, (종합)사회복지

관을 위시해서 노인 및 장애인 복지관, 각종 여성과 청소년 상담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

터 등과 같이 대부분 지자체가 설치한 이용시설들이었다. 이 시기는 이미 신자유주의라

는 세계적 사조가 지배적이었으므로,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장기에서 설치된 이들 시설들

도 대개 민간 위탁 운영이라는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오래되고 익숙한 제도적 경로를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때의 방식이란 공공 부문이 공공 책임의 

시설(서비스) 사무를 통째로 위탁하는 것이다. 1세대 방식과의 주된 차이는 공공 부문의 

설치라는 점이다. 그로 인해 민간 운영의 기조는 동일하지만, 계약의 내용과 수행 방식

에서는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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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주체별 현황(연도별)
 

1990년 2000년 2016년

계 176 346 455

공공 운영 10 ( 5.7%) 15 ( 4.3%) 32 ( 7.0%) 지자체 28 ( 6.2%) 공단 4 ( 0.9%)

민간 운영 166 (94.3%) 331 (95.6%) 423 (93.0%) 자체설치 98 (21.5%) 수탁 325 (71.4%)

  - 사회복지법인 152 (86.4%) 251 (72.5%) 330 (72.5%) 자체설치  88 (19.3%) 수탁 242 (53.2%)

  - 기타 법인 14 ( 8.0%) 80 (23.1%) 93 (20.4%) 자체설치  10 ( 2.2%) 수탁 83 (18.2%)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1990, 2000, 2016); 최균, 김성미. 2016.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 사회복지연구평가원.

표 7.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의 수입 내역 예 (2016년 결산 기준)

       (단위: 천 원. 이월금 제외)
 

구분 금액 구성비

   보조금 3,393,686 73.0%

   후원금 287,227 6.2%

   전입금 20,000 0.4%

   이용료 (사업수입) 943,693 20.3%

   기타 잡수입 1,145 0.0%

    계 4,072,473 

<표 6>은 2세대 사회서비스를 대표하는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 주체의 현황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보자면 2016년 기준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은 전체 93%에 

이른다. 이 가운데 민간이 자체 설치한 경우는 21.5%, 공공으로부터 수탁 운영은 71.4%

를 차지한다. 민간이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경우는 1세대 사회서비스의 제도적 

기제와 마찬가지로 서비스 위탁(이때 위탁은 개인별 대상자의 조치가 아닌,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위탁의 성격으로 차별)과 그에 따른 보조금 지급의 기제를 따른다.

2세대 사회서비스 방식은 민간위탁 제도의 유형에서 보자면 시설 위탁에 해당한다. 

이 때 시설은 물리적 설비에 더해서 이를 통해 의도하는 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시설이란 ‘사무’ 전체를 뜻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주로 물리적 수용 

시설이 중심이었으므로, 그것이 법제적 용어에서 지속적으로 쓰이게 된 것이다. 사회복

지법제에서의 ‘시설’이란 공공 사무에서 의도했던 바를 구현하기 위한 직원이나 프로그

램 운용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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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자체 설치한 이용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이런 의미에서 공공의 서비

스 혹은 프로그램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단지 ‘물리적 시설’에 

대한 위탁 계약이 없을 따름이다. 여전히 사회복지관이라는 시설 사무가 뜻하는 서비스

나 프로그램은 보조금 관계를 통해 위탁 계약되는 것이다. <표 7>에서 보듯이, 2세대 

사회서비스 역시 민간위탁의 핵심적인 보조금 기제를 주축으로 작동되고 있다.

3. 3세대 사회서비스와 민간위탁의 개념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새로운 방식의 공공과 민간 부문 간 공급자 관계 기제가 등장

했으며, 현재까지도 확장되는 중에 있다. 일명 ‘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들인데, 이는 

기존 1, 2세대 방식이 따랐던 ‘시설’ 중심의 공공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케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앞서 [그림 2]에서 보듯이, 서비스 공급체계에서 계약의 방향을 바꾸

어 바우처(이용권)를 소비자 부문에 직접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노인장기요양 

분야를 필두로 장애인자립지원, 영유아보육, 기타 지역사회투자사업 사회서비스들에서 

이러한 3세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방식에서는 공급자들 간 위탁계약이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에 의한 생산자와의 

계약관계가 중심 기제가 된다. 결과적으로는 공공 부문의 공급자 역할이 민간 부문 생산

자에게 ‘위탁’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합의되는 민간위탁의 개념 범주

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이는 민영화(privatization)의 개념에서 간주되는 것이 적절하

다. 민영화의 여러 제도적 기제(민간위탁, 바우처, 현금지불 등) 중 하나로서, 우리나라

에서는 현재 1, 2세대 사회서비스 민간위탁 기제를 가능한 한 바우처와 같은 3세대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추세가 등장했다.

2000년대 이후 보편적 사회서비스의 확산과 함께 채택된 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 

공급이 의도했던 바는 공급자(공공과 민간 조직) 상호 간 위-수탁 기제의 굴레를 벗어나

기 위한 의도였을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의 입장에서 증가되는 사회서비스의 확장 욕

구, 특히 저소득의 기준을 벗어난 인구사회학적 기반의 보편적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비

하는 공급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관리 비용이 수반되는 전형적인 ‘민간위탁’

의 계약 방식을 고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24)

24) 앞서 <표 2>에서 보듯이 약 6만개 이상의 수많은 유형의 사회복지시설들이 있다면, 그들 중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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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운영주체별 현황(2009-2016)
 

2009 2016 증감률(2009-2016)

기관 수  정원
기관당
정원

기관 수 정원
기관당
정원

기관 수 정원
기관당
정원

지자체
227

( 1.6%)
7,817

( 6.5%)
34.4 

213
( 1.1%)

9,496 
( 4.2%)

44.6 
-6.2%

(-29.6%)
21.5%

(-34.2%)
29.5%

법인
3,889

(26.7%)
70,651
(58.3%)

18.2 
 3,704 
(19.1%)

96,891 
(43.3%)

26.2 
-4.8%

(-28.5%)
37.1%

(-25.7%)
44.0%

개인/기타
10,444
(71.7%)

42,702
(35.2%)

4.1 
15,481
(79.8%)

117,186
(52.4%)

7.6 
48.2%

(14.1%)
174.4%
(50.3%)

85.1%

계 14,560 121,170 8.3 19,398 223,573 11.5 33.2% 84.5% 38.5%

표 9. 사회복지법인 운영 노인건강센터(요양시설)의 수입 예(2016년 결산 기준)

(단위: 천 원. 이월금 제외. 100인 이상 시설의 경우)
 

구분 금액 구성비

보조금  327,600 14.4% 

후원금 26,188 1.2%

전입금 79,000 3.5%

이용료 1,802,220 79.4%

  ( 입소자 ) ( 249,600) (13.8%)

  ( 요양급여 ) (1,552,620) (86.2%)

기타 잡수입 35,246 1.6%

계 4,072,473 100%

<표 8>은 3세대 사회서비스 방식을 대표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운영주체별 

현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재가급여 시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

보호, 주야간보호, 복지용구)과 시설급여 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요

양공동생활가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민간 부문 내에서도 법인과 같은 비영

리보다 개인/기타의 비영리 부문이 절대 수와 비중 면에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16년 기준 현재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모두에서 개인/기타의 영리 부문의 

직영을 제외한 98%가 각기 시설이나 서비스 프로그램으로서 위-수탁 계약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이들을 보조금 집행 등과 관련해서 관리·감독하고, 평가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선정하는 
등에 소요되는 막대한 행정 비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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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이 비영리 법인의 비중을 넘어서고 있다. 사회서비스에서 민간위탁 기제를 탈피하

기 위해 시장 기제를 활용하려는 의도가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표 9>는 바우처 방식으로 작동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의 재원 현황을 대표적인 

예로 보여준다. 이 기관은 장기요양보험 제도 이전의 거주자들에 대한 전환 이유로 한시

적으로 보조금이 잔존하지만,25) 이를 감안하더라도 수입의 주된 구조는 이용권에 대한 

상환 기제에 기반한 이용료 수입으로 이미 전환되었다. 이용료 수입의 86.2%가 요양급

여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이용료 상환 기제를 통해 공공 부문이 민간 서비스 생산자 

부문과 일종의 계약 관계에 있다고는 볼 수 있다. 만약 서비스 현장의 실무자 관점에서 

이것 역시 보조금 방식과 마찬가지로 공공 부문으로부터의 자원 획득이라는 점에서 큰 

차별을 느끼지 않는다면, 이는 현실적으로는 민간위탁 기제의 일종처럼 작동하는 것이 

된다.

Ⅳ. 사회서비스 민간위탁 기제의 정향에 관한 논의

우리나라에서 사회서비스는 세대별 유형으로 각기 다른 작동 기제와 존재 이유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공통점은 공공 부문의 규제자와 민간 부문의 생산자 역할에 대한 

분담은 확고하게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 기제를 추구하는 3세대는 논외로 한다

면, 1, 2세대 사회서비스는 민간위탁 기제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왔으며, 현재도 그 제도

적 위상은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 이들 사회서비스는 향후에도 시장 기제, 즉 바우

처 등으로 대체되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26)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는 현재에도 민간위탁의 기제가 다른 기제들에 비해 유효성이 

25) 등급외자(2008년 장기요양법 체제 이전 요양원에서 생활하던 무연고자 생활자)에 대해 3등급 수준
을 적용해서 1인당 비용의 개념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26) 그 이유는 첫째, 조치 제도가 존속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의 합리적 선택 능력이 결여된 
인구 대상, 예를 들어 무연고의 아동,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 공급이 그와 같다. 
둘째, 포괄적 위탁의 필요성 때문이다. 지역복지 서비스(예, 복지마을 만들기)와 같이 개인차원으로 
특정화시키기 어려운 서비스는 개인 단위 공급 계약 기제가 불가능하다. 이는 기관에 대한 포괄적 
위임의 형태로 가능해진다. 1980년대 후반 정부가 사회복지관 시설 설치와 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했던 것도 이러한 맥락과 연관된다(김영종,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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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고 보는 이유 중 하나는 휴먼서비스의 원리와 관련해서 민간의 자율성과 전문직 

특성으로 작동되어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관료제적 둔감성의 문제에서 공공 부문의 

직영 기제가 가치절하되는 것이 또 다른 이유다. 비록 공공 부문은 재원 확보의 안정성 

등의 이유에서 그 역할이 인정되지만, 휴먼서비스 실행 과정의 유연성 구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 결과, 민간위탁의 기제는 공공과 민간 부문의 장단점을 결합하는 효과

적인 방식으로 인정되어 왔고, 특히 1, 2세대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에 대해서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적 기제의 대안이 찾아지지 못했다.

그러므로 현재와 향후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에서 민간위탁의 제도적 기제는 여전히 

중심적인 위상으로 존재한다. 신공공서비스 접근의 대두나 분권자치형 국가 구조의 변

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에 대한 패러다임 재편을 다루기 위해서도 민간위탁 기

제의 형성과 작용에 대한 이해가 뚜렷하게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까지는 민간위탁 제도

의 근간을 바꿀만한 획기적인 모멘텀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제도주의적 

경로의존 이론에 따르면, 경로의 급격한 전환이 가능하려면 거시적 지배 이념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정무권, 2007). 현재 이른바 신공공서비스 접근의 확대가 정치적 지형의 

전면적인 변화(발전주의 지배이념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또한, 

민간위탁 제도가 사회서비스의 확장 영역에서 상대적 비중은 정체된 상태로 진행되어서, 

이를 대체해야할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도 크게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

기존의 1, 2세대 사회서비스는 공급체계 내에서 나름의 영역 합의(domain 

consensus)를 구축하고 있다. 그 결과 사회서비스공단(안)에 대한 논의에서와 같이 공공 

부문의 역할 확장에 대한 시도 역시 민간위탁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은 영역(domain)을 

개척하는 정도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영역이란 대개 시장화 방식의 서비스

(바우처 사회서비스) 신규 창출에서 찾아지기 쉽고, 그것도 과도한 시장화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공서비스를 보충하는 정도에서 추구되기 쉽다.27)

이제까지의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민간위탁이 여전히 제도적

으로 중핵 기제임이 파악된다. 이는 곧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공급의 건강성이나 유효성

27) 신규 설치 시설들은 지자체가 직영하거나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운영하는 경우가 가능하지만, 
이는 기존의 민간위탁의 제도적 기제를 훼손해야 가능한 경우는 아니다. 혹은 재가돌봄 서비스이나 
노인활동보조 인력들과 같이 준시장방식으로 작동하는 비시설 사회서비스 분야들에 대한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둘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현재 시도되고 있는 공공 부문의 사회서비스 역할과 
책임 확장은 3세대 사회서비스 영역을 중심으로 개척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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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당 부분 이 민간위탁 기제의 적절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를 적절

히 평가해보는 노력이 중요하고, 그 일환으로 여기서는 다음처럼 제시해본다. 

1. 사회서비스 체계 내에서의 민간위탁 제도 자체에 대한 가치 평가

이것은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위탁 방식의 기제보다 더 효과/효율적인 대안

적 기제가 가능할 것인지를 묻는다. 우리나라의 현재와 장래 사회서비스의 공급 환경을 

예상해서 공급자와 소비자 제반 부문들을 더 나은 방식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적 기제가 

가능하겠는지라는 의문에 답해 보는 것이다. 이는 민간위탁 제도를 폐기하려는 노력에

서보다는, 오히려 민간위탁 제도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논리를 제시하려는 의도

에서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바우처 기제가 일견 저비용/고효과(주로 만족도)처럼 여겨지지만, ‘외부효

과’적 특성을 강하게 가지는 공공재로서의 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방식으로 부

합될 것인지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바우처 기제가 생산자와 소비자 간 사기

(fraud) 계약을 통해 사회적으로 의도된 외부효과를 망실하는 만큼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면, 그럼에도 수행과정 상의 가시적인 저비용 성과를 근거로 민간위탁보다 우

월하다는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회서비스의 다양한 유형 가운데서도 어떤 분야

(서비스 대상 인구의 문제 특성)에서 민간위탁과 다른 유형들이 각기 얼마나 더 적합성

을 띠는지에 대한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행사될 수 있는 

인구 대상이나 문제의 성격을 띠는 서비스이면서 복수의 공급자와 그들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보장되는 환경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민간위탁 기제와 바우처 대안 기제 

간의 가치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무연고 중증장애

인에게 거주시설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작동하는 공공 조성자와 민간 생산자 간 협업 

기제의 방식과 일반가정 아동의 어린이집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바람직한 모형의 기제

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밖에 없다.

현재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 민간위탁의 관계는 수탁자로서

의 민간 생산자 부문을 근원적으로 종속적 위치에 둘 가능성이 크다. 민영화의 이상적인 

논리에서는 공공과 민간 부문 간의 협업적 관계가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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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보는데, 공공과 민간 부문이 각자 효과적인 생산 수단을 각 부문에 적합한 논리

에 따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환경에서

는 공공 부문의 생산 수단은 시설인데, 이 수단에는 사업 수행의 법적 권한과 재원까지

가 포함되어 있다. 공공 부문은 시설이라는 생산 수단을 조성하고 설치하는 데는 유리하

지만, 운용에 있어서는 휴먼서비스적 생산 특성과 관료제적 운영 논리의 부정합 측면에

서 불리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민간 부문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이 생산 수단을 

공공 부문이 직접 운용하는 것보다 더 높은 효과/효율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근거에서 

호혜적 관계(reciprocal relations)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위-수탁의 관계가 현실적 계약으로 체결되어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시

스템으로 작동하려면, 수탁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생산 수단을 공공 부문이 직접 운용

하는 것보다 증가된 효과/효율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증빙해야 하는 것이

다. 현실적으로 공공 부문은 그러한 증빙을 복수의 수탁자들 간의 경쟁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보통이다.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민간 수탁자들에서는 적어도 이 증빙의 

기준이 ‘전문성’에 기초하기를 희망한다.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사회복

지전문직의 고유한 활동으로 간주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의 위탁자가 과연 

이러한 시설 사업에 대한 이해를 잠재적 수탁자 부문과 같은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 

결과 ‘전문성’을 사회복지서비스의 호혜적 위수탁 관계의 중심 기제로 삼으려고 할지는 

미지수다.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민간위탁을 통해 기대하는 ‘호혜성’을 평가

하는 성과 지표가 뚜렷하게 제시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이것이 어떤 분야들에서나 

제도적 시스템에서 공공과 민간 부문 간의 작동 방식 차이가 만들어내는 문제로 작용한

다. 그나마 성과의 측정이 상호 합의될 수 있는 기술적 분야의 민간위탁에서는, 예를 

들어, 쓰레기 수거 사업 등과 같은 경우라면, 부문 간 이해의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휴먼서비스처럼 성과가 추상적이거나 유동적, 혹은 장기적이거나 과정 소멸적인 

특성을 띠는 분야에서는 위-수탁 관계의 부문들 간 호혜적 관계에 대한 이상을 근접시키

기가 어렵다(Petersen, 2015). 공공과 민간 부문처럼 각자의 행정 원리와 가치, 규범 

체계가 다른 경우에 성과의 불명확성은 부문 간 협업 관계의 작동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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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위탁의 현실적 구조에 대한 평가

민간위탁의 이론적 타당성이 대안적 기제와의 비교를 통해 인정되더라도, 특정 분야

에서 그것이 효과/효율적으로 작동할지는 현실적인 구조의 여건에 따라 좌우되는 바가 

크다. 대표적으로는 민간위탁 제도의 실효성은 위탁의 대상이 되는 수탁자의 역량에 

좌우된다. 적어도 수탁자의 역량이 위탁자보다는 뛰어나야 하고, 거기에다 위탁계약의 

집행과 관리에 수반되는 비용까지를 상쇄하고도 넘을 만큼 뛰어나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민간위탁 제도가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에 기반했

던 것인지는 의문이다. 그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위탁 제도의 도입이 이미 성장한 

민간 부문의 역량(대개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적 실체로서의 역량)에 ‘편승’하는 형태로 

시작되었던 바가 크므로, 민간은 공공 부문에 대해 적어도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대해

서만큼은 우월한 자세를 취해왔던 바가 있다. 특히 사회복지법인이 대부분 소유하는 

거주시설에 대한 서비스조치 위탁계약의 경우에는 여전히 이런 경향이 잔존하는 경우

가 많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공공 부문이 투자 설치한 이용시설들에 대한 사무 위탁의 

경우에는 확연히 이와 다르다. 공공 조성자와 민간 생산자 부문 간에 이루어지는 위-수

탁의 관계가 호혜적인 관계에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로 되어있다. 정치경제적 자원의존

이론(‘Pab = Dba’. a가 b에 대해 가지는 파워는, b가 a에 의존하는 자원의 크기에 비례한

다)의 관점에서 보자면(Pfeffer & Salancik, 1978), 현재 대부분의 민간 부문 수탁자(b)

가 공공 부문의 위탁자(a)에 자원의 상당 부분(물리적 공간, 운영비)을 의존하는 입장에

서 파워는 위탁자에게 불균형하게 쏠릴 수밖에 없다.

이것을 문제라고 하는 이유는 불균한 공공과 민간 부문 간의 파워 관계가 균형적인 

관계에서보다 협업 생산의 실효성을 떨어트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견제와 균형’을 

통한 상생이 아닌 위탁자의 일방적 파워 소유는 사회복지서비스 생산의 유효성을 ‘위탁

자의 건전성’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재의 구조로서는 그 위

탁자가 건전하지 않을 때, 실제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없다. 건전치 

못한 위탁자가 선정하는 수탁자의 건전성까지도 걱정하자면, 이는 우리나라 민간위탁 

제도의 현실적 구조 문제의 대부분을 반영할 수도 있다. 이것은 개별 수탁자들의 문제

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으로는 건강한 공공과 민간 부문 간 협업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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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게 기대되어야 하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생산의 유효성에 관한 거대한 문

제로 전화된다.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민간 위탁은 근원적으로는 ‘관료 조직’이 생산하기 어려운 휴

먼서비스를 사회복지의 ‘전문직 조직’에 위탁하는 의미를 가진다. 그럼에도 현실적인 

구조가 작동하는 바는 위탁자로서의 ‘관료 조직’의 행정 원리가 불균형한 파워를 행사하

게 되는 현실적 구조로 인해, ‘전문직 조직’의 운영 원리가 과도하게 억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위수탁 계약의 내용 구성이나 관리, 평가 방식 등이 모두 ‘관료 조직’의 획일

성, 표준화, 사전절차준수와 같은 원리를 앞세우게 될 때, 휴먼서비스의 탄력성이나 개

별화, 과정적 변화를 통한 효과성 추구는 억압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민간위탁 기제의 현실적 구조로 인한 문제 해결에 자원의존이론을 동원한

다면, 현재보다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서 의존해야할 자원의 내용과 크기를 확대하는 

방법이 중요하게 간주된다. 현재 공공 부문이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 민간 부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원으로는 무엇보다 ‘전문성’을 꼽는다. 이것은 단순히 사회복지 

전문 인력을 민간 부문이 더 많이 보유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28)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전문성은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 법인이나 시설이라는 조직적 

차원에서 보유하고 발전시켜왔던 바가 크다. 이를 조직에 ‘안치된(situated)’ 전문성이라 

하고(Noordegraaf, 2007), 민간 부문의 수탁자들이 공공 부문과의 파워 관계에서 내세

워야 할 중요한 자산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중요한 자원의 성격이 공공 부문이나 혹은 민간 부문 스스로도 적절

히 인식하지 못하거나, 위수탁 관계의 균형 맞춤에 유용한 지렛대 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만약 민간 부문 수탁자들의 전문성 외적인 건전성 요소들(예를 

들어, 개방성, 청렴성, 지역성 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전제되기만 한다면, 이를 공

공 부문과의 대등한 파워 관계의 형성에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은 다양하게 강구

될 수 있다. 

28) 만약 그렇다면, 공공 부문은 이것이 오히려 민간 부문에 의존해야 할 자원이 아니라, 거꾸로 우위로 
작용하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다. 서울의 ‘찾동 사업’의 경우에서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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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수탁 계약의 기술적 측면에 대한 평가

사회복지서비스 실천 현장에서 위수탁 계약이 실제로 운용되는 양상은 크게 각 서비

스 분야들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기준 삼아 지자체들이 나름대로의 공통된 표준안을 

확보해서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는 위수탁계약

의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수탁자 결정을 ‘의결’하

는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29) 이 시행규칙의 두 조항(21, 21-1조)이 현행 우리나라 

민간위탁 기제의 골자를 이루는 것이다.

현재의 제도적 규칙에서는 위탁기관의 장(예, 지자체장)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9명 이내 위원과 위원장을 모두 임명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심사평가서의 평점 기준

을 포함해서 위원 선정까지가 모두 위탁자의 결정 권한으로 주어져 있다. 이는 일견 

시설을 설치한 기관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가장 적합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정당

한 권한 행사의 규제라고 볼 수도 있다. 문제는 해당 시설 설치를 통해 의도했던 그러한 

스스로(지자체가 대변하는 지역)의 이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적절하게 이해하지 못

하거나, 혹은 왜곡된 의도에 적합하게 변질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자칫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이익을 대변하기에 적합한 수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만들어내고 

이를 승인할 위원들로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게 되어있다.

이외에도 현행 위탁계약 제도의 기술적인 문제들에는 5년 위탁기간의 적절성, 재위탁 

심사의 필요성 혹은 기준의 타당성, 수탁법인의 교체시 직원 고용 승계의 문제 등이 

있다. 비록 ‘기술적’ 차원이지만, 이것이 대부분의 사회복지 수탁기관에서 일하는 사회복

지사 및 종사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이기도 하다.30) 그럼에도 문제는 

이에 대한 획일화된 해법이 뚜렷이 제시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위탁기간의 연장 문제는 

최근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규정이 일괄적으로 바뀌었는데, 수탁자의 입장에서는 편

해지고 또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여건이 되어 서비스 실행이 오히려 효과적이 

될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한편으로 공공 부문의 입장에서

는 수탁자에 대한 ‘선의’에 더 오랫동안 의존해야 한다는 위험 부담도 초래하는 것이 

29) (보건복지부령 426호)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30) ‘클라이언트 돌봄이 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모든 일이 수탁 받는 일이었더라’는 자조는 흔히 

들리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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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다. 공공 부문이 보다 가까이 대표한다고 보는 잠재적 이용자로서의 주민들 또한 

마찬가지다.

재위탁 심사의 기준을 일괄적인 일몰(sunset) 기준을 적용해서 신규 심사와 동일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혹은 면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도 역시 기술적으로 획일적인 

기준은 설정하기 어렵다. 어느 쪽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역시 기술적 장치의 결함 

때문이라기보다는, 운용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통제되기 어려운 부분에서 기인하는 부분

이 크다. 직원의 고용 승계 문제 역시 공식적이고 획일적 잣대를 사전에 설정하는 등과 

같은 계약의 기술적 측면으로 접근되기 힘들다. 그보다는 오히려 민간 수탁자 주체의 

과도한 인사권을 제한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쉬울 수 있다. 비록 민간위탁의 계약에

서 주체로서 명의를 가지지만, 사회복지시설들은 실제로는 준공영제의 전문적 휴먼서비

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재산주체(법인)에 의한 통제보다는 전문직에 의한 통제에 의한 

운용 기제를 강화하는 노력이 오히려 유효할 수 있다.

Ⅴ. 맺음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오래되고 전형적인 민간위탁이라는 제도적 기제를 

새로운 관심에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대안적 정향의 질문을 평가해보았다. 이는 최근

의 사회서비스 공급 환경을 둘러싼 상당한 변화가 기존 제도적 기제들에 대한 새로운 

가치와 해석을 필요로 하는 데 따른 것이다.31)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우리

나라 사회서비스 공급의 핵심 기제인 민간위탁의 고유한 경로 발전을 설명해보았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에서 나타나는 민간 생산자 우위라는 독특한 현상과 

이를 뒷받침해왔던 민간위탁 기제의 굳건함은 1990년대를 전후한 민영화 사조의 유입

과 그에 따른 행정 제도적 규제 변화로써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밝힌다. 그보다는 1950

년대 대량의 구호욕구 발생에 대한 민간단체 위주의 외국 원조 개입이라는 특수한 상황

31) 사회서비스 공급에 새로운 시장 기제(바우처)의 확대는 민간위탁 기제에 대한 보다 즉각적인 위협으
로 간주될 수 있고, 공공 부문의 사회서비스 직접 역할 확장이나 보다 최근에는 분권자치형 국가로
의 재구조화 추진이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전반과 그 핵심 기제로서의 민간위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가 막대한 관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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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1960년대 발전주의적 국가의 지배이념의 등장 하에서 민간 부문 생산자 지배구조라

는 초기 조건이 형성되었고, 거시적 정치담론의 변화가 부재한 상태에서 제도적 경로 

의존이 견고해졌다는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에 의한 설명이 보다 유용함을 보여준다.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이와 같은 제도적 경로 의존에서 민간위탁 기제가 

어떤 위상과 역할로서 작동해왔는지를 설명했다. 이를 통해 현재와 향후에도 민간위탁

의 제도적 본질이 훼손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 그럼에도 민간위탁 기제

의 내재적 성격 변화를 통해 공공과 민간 부문 간 관계의 유형이 재규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연구의 함의로서는 향후 민간위탁 기제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급체계 내 다른 대안 기제들과 상대 평가, 위탁계약의 구조 자체

에 대한 평가, 계약의 기술적 요소에 대한 평가 등이 중요함을 제시한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 민간위탁 제도와 관련한 현안을 정리하고 그 대안적 정향

까지를 가능한 경험적 근거들을 통해 다루어 보았다. 그럼에도 역사적 자료의 편향적 

생존이나 접근이라는 역사적 연구방법의 본원적 한계를 넘어서지는 못했다. 연구 목적

에 따른 제약이었지만, 작금에 대두되는 사회서비스 환경의 변화 조건들과 그에 따른 

제도적 기제의 변용성을 특정시켜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도 한계다. 다만 그러한 노력에

서 전제되어야 하는 민간위탁 제도에 대한 새로운 연구 접근의 필요성과 그 방향을 제시

하는 정도로서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김영종은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사회복지학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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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Korean Social Services
and Contracting-Out Mechanism

Kim, Young Jong
(KyungSung University)

This study explains the institutional status of contracting-out mechanism in the 

Korean social service system. Previous studies have explained by the changes taken 

in administrative regulation during the 1980-90s as part of the world privatization 

movement. They argued that was how private sector service producers had 

dominated social service provision in Korea. This study shows those theories have 

serious flaws. They did not consider the power of institutional theory of historical 

path-dependence, which needs more usefully to explain or predict the path of 

contracting-out mechanism under the recent environmental changes. This study 

conceptually clarifies social service and contracting-out, constructs a conceptual 

framework for allocating data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ervice and 

contracting-out and explains the changing relationship using historial data. As the 

results of the study, implications are suggested for directing further research efforts

especially with the forms of evaluational questions.

Keywords: Social Service, Contract-Out, Institutional Theory, History, Delivery System, 
Korea


